
제약기업 리베이트 제재 임박
복지부, 약값 인하할 것 … 제약협회 접수된 8사 조사도 착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기업의 약값을 강제로 인하하는 제도가 12월 중으로 처음 적용될 예정이

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8월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이후 처음으

로 일부의 유통 문란행위가 포착돼 현재 막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8월부터 리베이트 등 유통 문란행위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약값을 인하하는 내용의

복지부장관 고시를 시행했다.

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단 1곳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되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12월 안으로 첫 제재

대상기업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월에는 제약 8사가 병원 및 의원에 리베이트를 전달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한국제약협회가 최근 자체 조

사 결과를 보고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제약협회에 접수된 무기명 제보에 대해 협회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1곳이 병원 의원에 장비 지원을 약

속한 적이 있다고 실토했지만 실제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며, 복지부가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단에도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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